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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게재 일자 : 2013년 12월 19일

<時評>

韓日관계 3대 현안과 해법

박철희 /  서울대 교수 겸 일본연구소장

오늘의 한·일(韓日)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세 가지 이슈가 있다. 군대위안부 문제,

독도, 그리고 강제징용 판결 문제다. 한·일 간의 불행한 역사를 반영하고 있는 이슈

들이라 민감하고 정치적 폭발성도 강하다. 하지만 이 문제들을 잘 다루지 못하면 경

색된 한·일 관계의 출구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군대위안부 문제는 일본과 국제사회의 문제이며 역사 인식의 정도(正道)를 세상에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강제 동원을 부정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다.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할수록 한국과 국제사회의 비난은 높아만 갈 것이다. 일본은 이 문제가 1965년 기

본조약으로 해결됐다고 공언하지만, 1990년대에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에 이어 아시아여성기금까지

만들면서 이 문제를 다시 풀어보고자 했다. 일본이 스스로 노력한 부분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다. 

2012년 한·일 협상에서 해결의 물꼬가 트이다가 막혀 버렸다. 불씨를 살리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위

안부 할머니들이 살아 생전에 풀지 못하면 영원한 미제로 남아 일본은 더 무거운 역사의 부채를 짊어지

고 가야 한다. 일본은 국제사회에서의 신용과 위신 회복을 위해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가는 게 상책

이다.

독도는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일본이 목소리를 높인다고, 홍보를 강화한다고 일본 땅이 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일본이 한국을 성가시게 만들 수는 있어도 한국이 지배하고 있는 독도의 현실을 변

경할 방법은 없다. 일본이 독도 문제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 중국은 같은 방식으로 센카쿠 열도(중국

명 댜오위다오)를 괴롭힐 것이다. 센카쿠는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으니 역지사지(易地思之)해 보면 답

이 나온다. 한국도 독도에 대해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독도를 일본

이 부추긴다고 덩달아 시끄럽게 할 필요는 없다. 서로 자극만 하지 않는다면 현상 관리는 가능하다. ‘미해

결이라는 해결 방식’을 택한 선배들의 지혜는 나쁜 것도, 불리한 것도 아니었다.

강제징용 판결 문제는 다르다. 2012년 5월 대법원은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라

고 판결했고, 이어 미쓰비시중공업, 신일본제철을 대상으로 한 배상 판결에서 승소 판결이 이어졌다. 하

지만 1965년 청구권 협정 조약문에 양국 정부만이 아니라 ‘양국 국민의 청구권’도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

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한 국제법적 약속을 국내 사정 변경으로 인해 해석을 바꾼

다면 국제국가로서의 신인도가 손상될 것이다. 

사법부의 이러한 판결은 2005년 한·일 회담 문서 공개 당시 민·관 합동위원회가 결정한 방침과도 배치된

다. 당시 위원회는 위안부, 사할린 피해자, 원폭 피해자는 일본에 계속 법적 책임을 추구하고, 징용자 보

상, 미불(未拂)임금 등은 국내 조치에 의해 해결한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2007년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 희생자 지원법’을 만들어 징용자 등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왔다. 현재까지 5700억 원이라

는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됐다.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 청구권 보상을 한 데 이은 후속 대책이었다. 만약 현재 보상을 요구하는 이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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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만 더 많은 보상을 한다면 법적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금전적 보상 요

구로 계속 치환할 경우 과거사 문제에서 가졌던 한국의 도덕적 우월성이라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가치

를 잃어버리게 된다. 강제징용 관련 보상은 지금까지 그랬듯이 한국 정부가 책임질 문제다. 역대 한국 정

부는 청구권 자금을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데 썼다. 정부가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다.

한국과 일본은 과거사 관련 이슈를 털어내고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함께 찾아가야 한다. 과거사 관련 현

안의 처리만으로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한·일 양국이 함께 꿀 수 있는 꿈과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야 하

는 이유다.

2015년은 한일기본조약을 맺은 지 50년이 되는 해다. 2014년에 한·일 관계를 복원하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해가 될 것이다. 과거사의 처리와 미래의 희망을 담는 방식으로 위기의 한·일 관계를 슬기롭게 넘어

서야 한다.

Copy right ⓒ 문화일보. Al l  Rights  Reserved.

http://www.munhwa.com/

